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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의 운영 실태와 그 영향: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와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주 기 완

   1)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부세 감액 및 감액재원을 활용한 인센티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정부의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조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교부세 감액조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소는 다소 긍정적이지만, 교부세 감액조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인센티브가 증가하

였지만, 교부세 감액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보전재원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조치에 의해서 구분한 자치단체 간의 재정건전성과 재정효

율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교부세 감액조치는 인센티브와 비교할 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반면,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정부는 교부세 감액제도의 

강화와 인센티브 제도를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책임 있는 교부세의 운영이 되도록 교부세 감액

제도 연구팀 혹은 TF 팀 운영, 교부세 활용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교부세 감액 최소화를 위한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교부세 감액제도, 인센티브,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책임성

Ⅰ. 서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지

방자치단체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재원을 통하는 것이 바

람직한 재원조달의 방법 및 활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원의 중앙 집중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원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수 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이런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지원제도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적인 재정수요

* 이 논문은 2017-2018년도 창원대학교 자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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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과 재정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 기준통계와 산식으로 산정하여 재정수요액 대비 재정수입

액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기초로 매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로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지방재정개혁의 수단 중의 하나로 활용하였으며, 법

정교부율의 상향조정, 교부세의 산정방식 및 종류변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부족한 재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화를 위해 노

력해 왔다.1)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교부세는 자주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

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가지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스스로 거두어 사용하는 

재원이 아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의 운영에 

대한 재정책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는 교부세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서 교부세 감액제도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최근 행정

자치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도-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감

액은 총 1,236억원으로, 해마다 감액수준은 증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

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5

년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교부세 감액제도를 개선하였다.2) 

이와 같은 정부의 교부세 감액제도의 조치는 교부세에 대한 사후적 관리수단의 강화를 통하

여 감액조치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교부세 감액제도의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교부세의 

감액규모가 자칫 열악한 재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지방교부세 감액조치 및 감액규모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사업

을 축소시킬 수 있고, 혹은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체세입증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도 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메우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선례가 있다.3) 

1)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개혁의 단골메뉴로서 수차례의 제도적 변화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재정확충

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법정교부율의 변화를 보면, 2000년 김대중 정부는 기존의 13.27%의 법정

교부율을 15.0%로 인상하였고, 2005년 노무현 정부는 18.3%로 인상, 2008년부터 현재까지 19.24%

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교부세 형평화를 위한 보통교부세의 산정공식의 변화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2) 2015년 5월 13일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효율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해 6월에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개

혁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 1일에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정되었다. 개정의 핵심내용은 기존 교부세 감액

의 범위 확대와 부동산 교부세 복지 비중의 확대(25% 35%)로서, 지방정부의 재정통제 강화와 감액

된 재원을 활용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인센티브 제공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론적 논의에서 

다루도록 한다. 

3) 광양시는 2009년에 정부로부터 70억원의 교부세 감액을 받았으며,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충당하기 위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하였다(광양뉴스 2009.09.24.; 

http://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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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교부세 감액재원을 활용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를 교부하고 있는

데,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된 추가재원을 재정운영에 대한 도덕

적 해이로 연결될 경우 인건비 인상이나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등의 경상적 지출로 활용하

거나,4)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확대와 연계되어 투자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인센티브의 수준은 교부세 감액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차액에 해당하는 규모는 미감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전재원으로 활용하고 있

고, 그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교부세 감액제도와 그 재원을 활용한 인센티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

한 수단으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

영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감액제도와 관련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

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교부세 감액 및 감액재원을 활용한 인센티브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

이 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본 연구는 2012-2017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자료

를 바탕으로 교부세 감액 및 감액 재원을 활용한 인센티브의 운영현황과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지

방자치단체의 감액 및 인센티브 조치의 변화를 분석하고, 2013～2015년의 지방재정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조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책임성5)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6)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지방교부세와 교부세 감액제도의 의의

1) 지방교부세의 의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법령 등에 따라 의무가 부여된 행정서비스를 그 재정력에 관계없

이 일정한 수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전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는 제공받아야 한다(행정자치부, 2015: 3).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4) 관료들은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잉여재원의 일부를 관료조직의 

인력증원, 혹은 관료의 이익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상적 경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순, 2001: 117; 배인명, 2008: 214, 재인용).

5)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은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을 중심으로 정의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론적 논의에서 다루도록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 및 결과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 분석 자료의 최근 자료는 2015

년까지 제공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책임성에 관한 집단 간 차이 분석의 데이터 범위

는 2013-2015년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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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힘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의 명확성 때문이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에 대한 의사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운영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재

원확보에 의한 재원조달은 조세재원의 중앙 집중과 지역 간의 세원 불균형으로 인하여 불가능하

다. 지역 간의 사회･경제적 여건 차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제력과 자주재원조달 능력

의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수직･수평적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

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재정부족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혹은 상위 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원 편재

와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질적･양적 측면의 공공서비스 공급수준을 유지하도록 중앙정

부 및 상위 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보조금으로 지급된 자금

의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건부 보조금(conditional grants)과 무조건부 보조

금(unconditional grant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방교부세가 무조건 보조금에 해당

되고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보조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자금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

지 않고, 지방재정의 상황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에게 많은 재원을 배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

정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재정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배인명(2008)은 무조건부 보조금인 지방교부세(특히 보통교부세)의 의의를 첫째,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의 소득재분배의 수단으로 사용되고(Fisher, 1987: 347), 둘째,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목적으로도 활용되고(King, 1984), 셋째, 보통교부

세는 지방정부의 자주성을 강화해 준다고 정리하고 있다. 즉 지방교부세는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재원이기는 하지만, 국가와 세원을 공유하는 세원 재배분의 한 형태이며, 지방자치단체

의 독립된 고유재원이자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재원(지방세와 세외수

입)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

다.7) 

2)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의의와 그 활용

지방교부세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족

한 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8)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어

7) 지방교부세(특히 보통교부세)는 비록 의존재원이기는 하지만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자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게 더욱 많은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자주성을 강화해 줌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목적으로 활용

되는 재원이다(배인명, 2008: 205).

8) 끈끈이 효과(flypaper-effect)에서 지방교부세의 지방재정에 대한 효과를 유추할 수 있는데, 지방교

부세가 증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가능성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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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일정한 조건을 붙

이거나 용도제한을 할 수 없지만, 지방교부세의 사용은 법령에 반하여 제한 없이 자의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방교부세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2002년도에 도입하여 2004년부터 교

부세에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이 제출한 자료

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결정이후에 제출된 자료 검

사 및 산정 과정에서의 착오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근거하여 착오와 시정은 지방교부세의 감액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감액된 교부세는 행･재정

적으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

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김장호, 2015; 행정자치

부, 2015).9)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감액 대상과 기준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지

방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혹은 부풀려 작성하여 교부받는 경우, 둘째, 법령을 위반하

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 혹은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하는 경우, 셋째, 교부요건이

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경우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부당 교부세 교부 및 사용

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

는 재정운영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의무적 

경비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교육보조금 등 선심성 예산을 반영하는 등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관

련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장호, 2015: 69).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교

부세 사용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이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

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소극적 태

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

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행･재정적으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10일 지방

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서 지방교부세의 감액 및 반환 대상에 대한 확대를 명확히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게 되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배인명, 2008).

9)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정 당시에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전재

원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지만, 2011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데 충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 현재 감액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을 통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로 교부하는 것과 보전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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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등을 위반하여 경비를 지출한 경우, 둘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1조 및 제

33조의2를 위반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한 경우, 셋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경비 지출의 중대한 결정 

절차로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협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 및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방교부세에서 감액하거나 반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지방교부세 교부액의 감액은 행정자치부 감액심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결정되고10), 반환 및 감액한 금액은 감액조치를 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해주는 보전재원과 재정분야의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

하는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있다.

재정우수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의 세부유형별 기준

은 지방교부세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했던 2016년 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2016년 전후 교부세 감액재원의 인센티브 세부유형별 기준

2016년 이전 ≫
≫
≫
≫

2016년 이후 

예산집행률 제고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예산효율화
공기업 혁신

구조개혁

재정분석 상하수도

지방세 체납액 축소 재정분석

자료: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2.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과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재정책임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정활동이나 공공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

고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재정활동에 대하여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

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서 재정책임성과 투명성을 지속적

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정운영에 있어서 불건전성과 비효

율적인 재정운영이 표출되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참여정부 이후 증가하고 있는 복지비는 열악한 지방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건립 혹은 투

자사업의 실패, 축제비의 증가 등 비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의 모습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졌고, 재정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로 부각

10) 부당한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심의 결정에 따라 교부반환 금액 및 감액결

정 내용을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

방교부세의 활용에 있어서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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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라휘문(2016)은 재정책임성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적절

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의 

하위요소 분석으로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을 포함하였다. 이재원･양기용(2014)은 지방자치단

체가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체재원을 징수･사용하고, 주민들에 대한 재정책임을 지는 것이 

재정적 책임성이라고 개념화하였고, 그 하위요소의 지표로 재정효율성, 재정건전성, 재정 지속가

능성, 재정수입확충, 재정투명성, 지역주민의 참여 등을 포함한 연구가 경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고 하였다. 배인명(2011)은 Cendeon(1999)의 책임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정치적, 행정적, 전문적, 

민주적 등 4가지 차원의 책임성 개념을 설명하면서, 재정책임성을 전문적 재정책임성과 민주적 책

임성으로 구분하였다. 전문적 재정책임성은 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건전하게 운영하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적 책임성은 재정에 관련한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임성일(2012)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부

과하고, 징수한 세금을 예산 원칙에 따라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회계를 통해서 국

민에게 입증하고 설명하는 재정운영 원리를 재정책임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사

용하는 재정활동에 대한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투명성, 주민참여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

게 책임지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즉, 배인명(2011)이 정리하고 있듯이 기존의 재정책임성에 관

한 연구자들의 개념을 보면, 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는지를 판단하

는 전문적 재정책임성과 재정 관련 정보의 공개와 예산과정의 주민의견 반영을 판단하는 민

주적 책임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11)

이 가운데 교부세 감액제도와 인센티브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전문적 재정책임성과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

단체의 중요한 세입원이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전하는 재원 중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

주재원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무조건부 정부지원금이다. 동시에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

로의 노력을 통한 재원획득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할 수 있기 때

문에 철저한 지방재정관리가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를 적절하고 유용

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재정책임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

다. 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교부세의 책임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부세 감액

재원을 활용한 인센티브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인할 수 있도

록 하는 통제와 후원의 기능을 하는 지방재정관리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11) 다만, 학자들마다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에 대한 개념의 측정 및 평가에 있어서 어떤 지표를 활

용할 것인가에 대한 일관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각 연구자들의 시각에 따라 측정지

표와 개념화를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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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재정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

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규정하고 있듯

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전문적 재정책임성에 대한 하위지표로 재정건전성과 재

정효율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재정책임성을 재정적 자원을 효율

적으로 사용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여 활용하고, 하위지표로 재정건전성과 재정

효율성을 포함하고자 한다.

재정건전성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지 않아 채무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행정

학 전자사전),12) 현재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입각하여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지 않아 채무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

을 다루는 모든 활동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

다. 

재정효율성은 행정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주민의 부담을 적정한 한도에서 

억제하는 것을 포함한 의미로서(Bahl & Linn, 1992; 정세욱, 2001: 9; 고성철･이승우, 2003; 현승

현･윤성식, 2006; 차주현, 2011), 행정서비스 공급에 대한 재정효과와 투입비용을 고려하여 자원

을 효율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임성일(2008)은 재정효율성을 

정부의 창의적인 노력과 예산 절감,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국민의 만족을 높이고, 각종 낭

비적 요소와 비경제적 경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 혁신에 의한 저비용･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정활동으로 보고 있다. 즉 재정효율성은 행정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민부담을 적정한 한도 내에서 억제하고, 세입범위 내의 재정지출관리를 통

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 및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의미한다.

3. 선행연구 검토

지방교부세 대상으로 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으며, 패널티 및 인센티브와 관련하

여 보통교부세의 산정방식 및 활용에 해당하는 연구(배인명, 2010; 정종필, 2005; 박완규, 2007; 김

석태･현승숙, 2003; 박완규, 2002; 김정완, 1998)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배인명(2010)

은 지방교부세 내에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나

름대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을 보다 

12)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경우를 균형재정은 건전재정의 한 측면으로서, 재정책임성은 균형재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재정책임성은 재정이 파산 등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

다는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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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13) 정종필(2005)은 수입인센티

브 항목에 의한 세수노력의 효과를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였는데, 보통

교부세 산정상의 인센티브를 개편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재정적 여건에 중립적인 

항목들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완규(2002)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

액의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있어서 인센티브 항

목인 경상비 절감, 상수도요금 현실화, 지방청사 적정화, 지방세 징수율 제고나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연구도 있는데, 박완규(2007)는 

보통교부세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담당하기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도의 활용은 적절하지 않고, 

보통교부세보다는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석태･현승숙

(2003)은 지방교부세의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반응이 지방교부세의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 간에 

차이가 거의 없어 지방교부세의 건전재정 인센티브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

렵고, 인센티브에 대한 공무원의 반응도 효과가 부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해결점으로 적

정항목의 인센티브를 선정하여 크기를 확대하는 방향과 보통교부세의 재정 형평화라는 순수성을 

위해서 자구노력 인센티브제의 폐지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의 증가가 지방재정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재정건전

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현승현･윤성식(2006)은 지방교부세의 법정세율의 변화가 

지방재정지출효과와 재정건전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지방교부세의 법정세율 이상이 지

방재정지출에 효과는 있었지만, 재정건전성 측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

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확보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배인명(2011)의 연구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의 건전

성과 세출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재정책임성에 관한 연구로는 책임성 제고 및 강화를 위한 연구(이창균, 2006),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책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배인명, 2011; 안종석, 2000; 임성일, 1999) 등이 있

다. 이창균(2006)은 합리적 재정운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견제

시스템 및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개선방안으로 재정출납관제도의 신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 외부감사제도의 도입, 사업평가시스템 구축 및 성과주의예산 활성화, 지방재

정정보공개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13) 그는 몇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인센티브제도의 가시화를 위하여 자체노력 항목을 기

존의 기초 및 보정항목과 분리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둘째, 인센티브 항목별 편차에 

대한 근거제시 등을 위하여 표준화 점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셋째, 지방자치단체 간 

인센티브 규모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산정 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를 대신하여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예산규모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넷째, 지방자치

단체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상대평가의 항목을 절대평가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시하

였고, 다섯째, 지방재정 분석시 활용되고 있는 지표들을 참고하여 항목을 보완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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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명(2011)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전문적 책임성(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과 민

주적 책임성(재정투명성, 시민참여) 중심으로 지방재정분석에서 활용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연구

를 하였는데, 전문적 책임성의 재정건전성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악화

되었지만, 재정효율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주적 책임성은 재정투명성

과 시민참여 측면에 있어서 우수하기는 하지만 자료공개, 미래예측자료의 미흡,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조례제정의 미흡 등 일부 측면에서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안종석(2000)은 지방자치단

체간 자체세입의 격차가 지출의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데, 우리나라

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정조정에 있어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정부로부터 지원

을 받는 시･군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재정운영이 곤란한 상태로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4)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적절성 및 활용 대

한 개선방안과 교부세의 증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재정책임성에 관

한 연구도 제도적 개선방안 혹은 재정책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증 연구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운영 및 최근 제도개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

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독려함에도 아직까지 교부세 감액제도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부세 감액제도 및 인센티브의 운영 실태, 지방자치단체의 

감액과 인센티브의 전년 대비 변화를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조치에 의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Ⅲ. 연구모형

1. 연구의 전반적인 개요와 집단구분

본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에 따른 연구 분석틀은 <그림 1>와 같다. 크게 실태분석과 집단 간 차이

에 의한 분석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에 대한 운영 실태와 지방

자치단체의 연도별 변화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조

치에 따른 건수, 규모, 지방자치단체 수 및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간의 차액의 규모 변화 등의 

실태를 분석하였고, 전년도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조치에 따른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의 결과를 통해서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조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둘째,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조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이 차이를 

분석하였다.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해 동

14) 반면 조정교부금 형태로 받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책임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나 시･군과는 재정책임성 부분에 있어서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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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하는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각 조치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재

정효율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조치에 의한 집단을 구분함에 있어

서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의 조치를 통한 2×2에 의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특히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조치가 모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치에 따른 조정결과 값에 의해서 +인지 –인
지를 세분화하여 총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15) 

본 연구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자료와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데이터의 수집을 위하여 지방재정365 홈페이

지와 2013-2016년 지방재정분석보고서 자료를 이용하였다. 특히 집단 간 차이 분석은 재정분석 

데이터가 2015년 결산자료까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2013～2015년간의 시간적 범위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분석 틀

실증
분석

집단간 
차이
분석

<재정책임성>

집단
구분

교부세 감액 
여부

인센티브
여부

차감

■ 재정건전성(지방세징수율, 
예산대비채무비율)
■ 재정효율성
(정책사업비중, 예산대비인건
비비율)

A ● ● +

B ● ● -

C ● ×

D × ●

E × ×

실태
분석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운영 실태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조치에 따른 변화 분석

2. 재정책임성(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의 차이분석을 위한 변수선정 및 설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으로 구분하고, 실질

적인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자율성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에 대한 결

과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부분이라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15)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조치에 의한 집단을 총5개로 구분한 이유는 교부세 감액은 부정적인 수

단이고, 인센티브는 긍정적인 수단이기 때문이고, 2개의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진 집단의 경우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 수단의 영향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적인 조치에 의한 결과와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집단을 세밀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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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16) 따라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및 인센티브가 지방자

치단체의 교부세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제고를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자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표

로서, 재정건전성 지표는 예산대비채무비율, 지방세징수율을 고려하였고, 재정효율성 지표

는 예산대비인건비비율, 정책사업비율을 포함하였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지방자

치단체의 채무수준 및 개선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부세를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 감액의 정도가 크면 재정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입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개연성이 높아져서, 예산대비 채무비율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를 받은 집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

무비율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노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지표값이 높아진다

면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는 교부세액의 증감을 가져오게 되어 지

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지방채발행을 지양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확보수단은 자체재원 확충으로서 지방세징수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세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를 감액 받았거나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가재원의 확보되었다고 하여 지방세징수율이 급격

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등의 변화 또는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 중의 일부로서, 총세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재정운영의 탄력

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반드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정지출경비인 지방자치

단체의 인건비 예산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교부세의 감액 또는 인센티브는 지방

자치단체의 세입규모의 증감을 가져올 수 있고, 세출예산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중에 하나인 경직성 경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가령, 교부세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

의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사업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한 인건비 지출의 감소가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추가재원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

영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Niskanen에 의하면 관료는 이윤을 추구하지도 

않지만, 사업을 능률적으로 하려는 의욕이 적고, 업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극

대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이는 조직의 인력증원 혹은 경상적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배인명, 2008: 214). 즉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에 의해서 인건비의 비율은 차이가 

16) 배인명(2008)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지방세목과 세율이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지방

정부의 자율적 통제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건전성 여

부를 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충분히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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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책사업비중은 총세출에서 사업예산(자체사업+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적 성격의 재정지출을 통하여 자본형성의 최종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재

정운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업예산비율이 높다는 것은 재정운영의 생산성이 높다는 점을 어

느 정도 반영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정효율성 및 생산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경

기도, 2001; 배인명, 2008: 207). 교부세의 감액 및 인센티브의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감소 혹

은 추가재원확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자주적 재정지출을 위한 사업의 규모 및 구조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Ⅳ. 분석결과

1.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및 인센티브의 운영 및 변화분석

1)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운영 및 전년대비 당해 연도 변화분석

(1) 교부세 감액 운영분석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의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시행에 따라 감액된 총금액은 1,511.38억원이

고, 매년 지방교부세 감액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액 건수 측면은 2013년 

178건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6년에는 297건으로, 2013년 지방교부세 감액 건 수 대비 1.7배 정

도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 측면은 2014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

년도 교부세 감액규모의 수준은 2013년의 감액규모 대비 2.1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지방교부세 감액 운영실적
(단위: 건, 억원, 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감액
(전년 대비 
증감율)

건수 178
255

(43.3%)
263

(3.1%)
297

(12.9%)
249

(-16.2%)
1,242

금액
총계 211

181.65
(-13.9%)

302.72
(66.7%)

381.94
(26.2%)

434.07
(13.6%)

1,511.38

평균 2.6 1.85 2.24 3.57 4.17 -

특별광역시 8.64 15.54 55.34 129.58 103.63 312.73

도 0.23 3.05 19.69 20.61 56.4 99.98

시 131.86 108.93 121.04 105.84 167.45 635.12

군 62.61 44.69 93.52 95.56 80.34 376.72

자치구 7.66 9.44 13.13 30.35 26.25 86.83

자료: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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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의 교부세 감액규모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가 27.3%(412.71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72.7%(1,098.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시는 635.12억원(42.0%)으로 가

장 많은 교부세 감액이 이루어졌다. 

지방교부세 감액사유별 운영 실적을 보면, 지난 5년간의 전체 감액사유 중 법령위반에 의한 과

다지출이 70.7%, 수입징수태만이 25.8%로 나타났다. 이들 감액사유는 전체 사유 중 96.5%로 감액

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법령위반과다지출의 경우, 감액건수는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

만, 감액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징수태만의 경우 건수는 해마다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액규모는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 다소 증가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표 3> 지방교부세 감액사유별 운영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연도

전체
2013 2014 2015 2016 2017

감액사유

법령위반과다지출
건 124 176 211 193 174

704
(70.7%)

억원 151.15 68.59 194 262.16 318.23

수입징수태만
건 52 77 35 94 62

258
(25.8%)

억원 35.06 82.2 66.46 47.26 56.16

예산편성기준위반
건 0 0 7 5 4

12
(1.3%)

억원 - - 15.11 62.23 23.25

재정투융자미심사
건 2 2 9 5 5

18
(1.9%)

억원 24.79 30.86 24.99 10.29 24.01

지방채발행미승인
건 0 0 1 0 0

1
(0.1%)

억원 - - 2.16 - -

기타(이중사유)
건 0 0 0 0 4

0
(0.3%)

억원 - - - - 12.42

전체 178 255 263 297 249

자료: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별 감액 및 인센티브 결정 내역(2012-2016) 재구성.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교부세 감액규모를 줄이

고, 지방교부세의 운영 및 집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요 교부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법령위

반과다지출, 수입징수태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2) 전년도 교부세 감액조치에 따른 당해 연도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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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조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액에 대한 대응의 결과를 보면, 전

년도에 교부세 감액조치를 받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당해연도에도 감액조치를 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69.7%, 2014년 54.0%, 2015년 42.5%로 줄어들다가 2016년 56.9%, 2017년 

55.1%로 다소 증가하였지만, 당해연도에 감액조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30.3%, 2014년 

46.0%, 2015년 57.5%로 증가하다가 2016년 43.1%, 2017년 44.9%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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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교부세 감액조치에 대한 당해 연도 변화

구분
감액여부 전년도 대비 감액여부 변화

無 有 감액X→감액X 감액X→감액O 감액O→감액X 감액O→감액O

연도*

2013
　

163 81 106 46 57 35

66.8% 33.2% 69.7% 30.3% 60.9% 38.0%

2014
　

147 97 88 75 59 22

60.2% 39.8% 54.0% 46.0% 72.8% 27.2%

2015
109 134 62 84 47 50

44.9% 55.1% 42.5% 57.5% 48.5% 51.5%

2016
138 105 62 47 76 58

56.8% 43.2% 56.9% 43.1% 56.7% 43.3%

2017
139 104 76 62 63 42

57.2% 42.8% 55.1% 44.9% 60.0% 40.0%

주: *. 2015년 이후 청원군은 청주시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변화비율에 있어서 감액 無의 수를 
147에서 146으로 변환･계산함(2014년의 청주시와 청원군의 감액여부는 無).

전년도에 교부세 감액조치를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액조치에 대한 대응 결과를 보

면, 감액조치를 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60.9%, 2014년 72.8%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

는 48.5%로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2016년 56.7%, 2017년 60.0%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속해서 감액조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38.0%, 2014년 27.2%로 줄어들었지만 2015년 

51.5%로 큰 증가를 하였고, 2016년 43.3%, 2017년 40.0%로 다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5년 교부세 강화조치에 따른 2016년과 2017년의 결과를 보면, 교부세 감액을 받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감액조치를 받은 비율이 2016년에 비하여 2017년에는 1.8% 정도 증가하

였으나, 감액을 받았던 지방자치단체가 감액조치를 받지 않은 비율이 3.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결과적으로, 교부세 감액 지방자치단체 수의 비율이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교부세 강화조치

의 움직임과 제도강화 이후 다소 줄어든 점, 전년도 감액조치에 대한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변

화가 다소 개선되고 있는 점은 다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감액조치로의 이

동비율보다 감액조치를 받지 않는 이동의 지방자치단체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행

정자치부의 교부세 감액조치 강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노력이 부분적으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17) 

2) 인센티브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대비 당해 연도 변화분석

(1) 인센티브 운영분석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전재원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보상재

17) 다만, 2015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교부세 감액의 규모를 함께 고려해 본다면,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있는 지방교부세 활용 노력에 있어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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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인센티브 교부규모를 보면, 2013년 125.5억원, 2014년 139억

원, 2015년 150억원, 2016년 133억원, 2017년 213.5억원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의 재

원으로 활용되었고, 2016년을 제외하고 인센티브 규모는 해마다 늘어났고, 2013년 대비 2017년 

인센티브 규모는 69.7% 증가하였다. 

<표 5> 감액재원을 활용한 인센티브 운영실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금액(억원)
총계

125.5
(422.9%)

139.05
(10.8%)

150
(7.9%)

133
(-11.3%)

213.5
(60.5%)

761.05

평균 1.43 1.28 1.13 2.11 2.16 -
특별광역시 22.1 33.5 26.95 45 34 161.55

도 20.4 21.5 25.20 12 41 120.1
시 31 35.3 43.35 37.5 60.5 207.65
군 23.5 27.3 25.75 22.5 37.5 136.55

자치구 28.5 21.45 28.75 16 40.5 135.2

자료: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별 감액 및 인센티브 결정 내역(2013-2016) 재구성.

(2) 전년도 인센티브 조치에 따른 당해 연도 변화분석

전년도 인센티브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연도의 변화를 보면, 2016년을 제외하고 전년도

에 인센티브를 받았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연속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이 전

반적으로 50%를 넘었고,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지방자치단

체로의 변화비율은 35%이상으로서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변화의 결과를 

볼 때, 교부세 감액재원을 활용한 인센티브의 수단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정혁신 및 효율적

인 재정운용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도록 유인하는데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6>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인센티브에 대한 당해 연도 변화

구분
인센티브 여부 전년도 대비 인센티브 여부 변화

無 有
인센티브X→ 
인센티브X

인센티브X→ 
인센티브O

인센티브O→ 
인센티브X

인센티브O→ 
인센티브O

연도*

2013
156 88 149 80 7 8

63.9% 36.1% 65.1% 34.9% 46.7% 53.3%

2014
135 109 100 56 35 53

55.3% 44.7% 64.1% 35.9% 39.8% 60.2%

2015
110 133 70 65 40 68

45.3% 54.7% 51.9% 48.1% 37.0% 63.0%

2016
180 63 88 22 92 41

74.1% 25.9% 80.0% 20.0% 69.2% 30.8%

2017
144 99 116 64 28 35

59.3% 40.7% 64.4% 35.6% 44.4% 55.6%

주: *. 2015년 이후 청원군은 청주시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변화비율에 있어서 감액 無의 수를 
147에서 146으로 변환･계산함.(2014년의 청주시와 청원군의 감액여부는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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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의 차액(보전재원) 및 변이계수

지방교부세 감액규모와 인센티브 규모의 차이에 의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의 교부세 감액

과 인센티브 간의 총차액은 750.33억원이고, 2013년 85.5억원에서 2017년 220.57억원으로서 2013

년대비 차액(인센티브-교부세 감액)규모는 158.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2016년에 

걸쳐서 전년대비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간의 차액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2015년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차액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2016년에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

치단체 모두에서 교부세 감액수준과 인센티브 간의 차액규모가 전년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연도별 차액 규모는 미감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전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로 이전되고 있다.18) 

<표 7> 인센티브와 교부세 감액 간 차액규모 변화
(단위: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차액
(인센티브-교부세감액)

-85.5 -42.6 -152.72 -248.94 -220.57 -750.33

광역 33.63 36.41 -22.88 -93.19 -85.03 -131.06

기초 -119.13 -79.01 -129.84 -155.75 -135.54 -619.27

2.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19)

1) 감액-인센티브 조치 구분에 따른 재정건전성 지표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지표로 지방세징수율과 예산대비채무비율을 포함하였고,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조치여부에 의해 구분된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징수율과 예산대비채무비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지표로 고려할 수 있는 지방세징수율에 대한 결과를 보면, 광

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공통적으로 감액조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지 않은 지방자

치단체와 비교하여 평균 지방세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조치를 

동시에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교부세 감액의 규모가 인센티브 규모보다 큰 지방자치단체

는 감액조치만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보다 평균 지방세징수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 교부세 감액재원의 활용은 우수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보상재원의 성격인 인센티브와 교부

세 감액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부하는 보전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부세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보전재원 규모가 커지는 것은 자칫 교부세 감액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격차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19)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분석은 한 집단(감액 no, 인센티브 no)의 n수가 1개밖에 되지 않아 사후분석

이 가능하지 않아서 집단 간 차이분석만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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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지방세징수율에 대한 평균 차이분석 결과

지방세징수율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정결과

광역자치
단체

감액 no, 인센티브 no(a) 98.49 　-

1.413/ 
0.245

-

감액 yes, 인센티브 no(b) 97.53 1.264 

감액 no, 인센티브 yes(c) 98.04 0.635 

감액 yes, 인센티브 yes & -(d) 97.53 0.956 

감액 yes, 인센티브 yes & +(e) 98.10 0.532 

기초자치
단체

감액 no, 인센티브 no(a) 95.73 2.544 

3.230/
0.012

b<c
(Scheffe)

감액 yes, 인센티브 no(b) 95.30 2.340 

감액 no, 인센티브 yes(c) 96.19 2.596 

감액 yes, 인센티브 yes & -(d) 95.17 2.195 

감액 yes, 인센티브 yes & +(e) 95.86 2.148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조치여부에 의한 집단 간의 지방세징수율에 대한 차이를 검정한 결과

를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검정결과는 F값 

3.230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교부세의 감액과 인

센티브 조치여부에 의한 집단 간에 지방세징수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자

치단체의 사후검정결과를 보면, 인센티브만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감액만 받은 지방자치단체보

다 평균 지방세징수율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예산대비채무비율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의 결과를 보면, 교부세의 감액 조치가 이루

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의 평균값이 교부세 감액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부

세 감액과 인센티브 조치가 있는 가운데 인센티브가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대비채무비율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검정 결과를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조치 여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 검정은 F값 7.26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교

부세의 감액과 인센티브 여부에 따라서 예산대비채무비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기

초자치단체의 사후검정결과를 보면, 인센티브만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교부세 감액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지방자치단

체, 교부세 감액만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예산대비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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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예산대비채무비율에 대한 평균 차이분석 결과

예산대비채무비율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정결과

광역자치
단체

감액 no, 인센티브 no(a) 15.62 -　

2.490/ 
0.056

-

감액 yes, 인센티브 no(b) 22.27 9.315 

감액 no, 인센티브 yes(c) 16.33 4.967 

감액 yes, 인센티브 yes & -(d) 22.79 8.058 

감액 yes, 인센티브 yes & +(e) 16.78 5.631 

기초자치
단체

감액 no, 인센티브 no(a) 3.69 4.780 

7.260/
0.000

a,b,d>c
(Dunnett T3)

감액 yes, 인센티브 no(b) 4.40 4.231 

감액 no, 인센티브 yes(c) 2.22 3.453 

감액 yes, 인센티브 yes & -(d) 5.39 6.335 

감액 yes, 인센티브 yes & +(e) 3.17 3.608 

이상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조치는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채무건전성과 재원확충노력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지방세징수율의 집단 간 차이에서 보듯이, 교부세 감액보다 교부세 감액 재원을 활용하여 교부하

는 인센티브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

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교부세 감액조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원감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노력으로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예산대비채무비율의 결과를 보듯이,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조치에 의해서 기초자치

단체의 채무건전성에 차이를 나타날 수 있고, 교부세 감액이 인센티브보다 상대적으로 채무건전

성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교부세 감액조치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족한 재원의 충당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반면 인센티브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부세 감액보다 인센티

브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재원의 확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대비채무비율에 차이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 감액-인센티브 조치 구분에 따른 재정효율성 지표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의미하는 재정효율성 지표로 정책사업비중과 인건비비

율을 포함하였고,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조치를 받거나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차이가 있

는지를 집단 간 차이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정책사업비중에 대한 집단 간 평균값의 결과를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교부세 감액이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보다 정책사업의 비중이 낮은 것을 나타났다. 이와 달

리 기초자치단체는 교부세 감액조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감액조치가 없는 지방자치단

체보다 평균 정책사업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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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정책사업 비중에 대한 평균 차이분석 결과

정책사업비중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정결과

광역자치
단체

감액 no, 인센티브 no(a) 89.10 -　

0.601/ 
0.664

-

감액 yes, 인센티브 no(b) 80.48 4.992 

감액 no, 인센티브 yes(c) 84.08 6.056 

감액 yes, 인센티브 yes & -(d) 83.61 4.976 

감액 yes, 인센티브 yes & +(e) 83.99 5.089 

기초자치
단체

감액 no, 인센티브 no(a) 77.68 5.563 

4.520/
0.001

b>a,c
(Dunnett T3)

감액 yes, 인센티브 no(b) 79.58 3.168 

감액 no, 인센티브 yes(c) 77.69 5.668 

감액 yes, 인센티브 yes & -(d) 78.56 4.363 

감액 yes, 인센티브 yes & +(e) 78.84 3.735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조치여부의 구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검정 결과를 보면, 광역

자치단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F=0.601, P>0.05), 기초자치단체는 F값

이 4.520(P<0.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교부세 감액과 인

센티브 조치여부 구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책사업비중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사후검정결과를 보면, 교부세 감액만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 감

액과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만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교부세 감

액만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비중의 평균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산대비인건비비율에 대한 집단 간 평균값을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교부세 감액 또는 인센티

브 조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예산대비인건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단 간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0.271, P>0.05)). 

기초자치단체는 교부세 감액 조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감액조치가 없거나 인센티브 

조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보다 평균 예산대비인건비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 간 

차이 검정결과는 F값 10.138, P<0.05)로, 교부세 감액 조치와 인센티브 조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에 예산대비인건비비율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사후검정

결과는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액만 받은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감액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예산대비인건비비율에 대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센티브만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는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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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예산대비인건비비율에 대한 평균 차이분석 결과

예산대비인건비비율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정결과

광역자치
단체

감액 no, 인센티브 no(a) 5.40 -　

0.271/ 
0.895

-

감액 yes, 인센티브 no(b) 7.13 3.721 

감액 no, 인센티브 yes(c) 6.56 2.780 

감액 yes, 인센티브 yes & -(d) 5.83 0.648 

감액 yes, 인센티브 yes & +(e) 6.40 2.164 

기초자치
단체

감액 no, 인센티브 no(a) 14.08 4.273 

10.138/
0.000

a>b,d
c>b,d,e

(Dunnett T3)

감액 yes, 인센티브 no(b) 12.48 2.611 

감액 no, 인센티브 yes(c) 14.54 4.033 

감액 yes, 인센티브 yes & -(d) 11.95 2.457 

감액 yes, 인센티브 yes & +(e) 13.13 3.144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조치여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경직성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감액조치를 받게 되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어떠한 방법

을 선택하더라도, 불필요하고 낭비되는 요소의 예산절감, 경상경비의 절감 등을 통하여 자

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20) 반면, 

인센티브와 같은 여유재원이 생기는 경우 사업의 확대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예산극대

화 이론에서처럼 관료는 자신의 권력(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경

향이 있을 수 있고, 잉여재원의 일부를 조직인력의 충원 또는 관료의 이익에 간접적으로 기

여할 수 있는 경상적 경비에 활용 및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책사업비중과 

예산대비인건비비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부세 감액과 감액재원을 활용한 인센티브의 운영 및 전년도 감액과 인

센티브 조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변화를 분석하고,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조치 여부에 의

한 집단 구분에 따라 지방재정의 책임성(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

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액에 대한 개선노력에 의해서 감액조치를 받는 지방

자치단체 수와 건수는 다소 감소를 가져왔고,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조치를 받지 않는 이동의 비율

20)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주민과 직접적 관련성 높은 주민밀착형 정책사업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사업의 축소는 어려울 수 있고, 낭비적 요소를 

포함한 사업 및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의 절감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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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감액규모의 측면에서의 감액증가 현상은 건수

를 줄이려는 노력에 비해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감액재원을 활용한 인센티브의 규모와 인센티브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은 2015년

까지 증가하다고 2016년과 2017년은 감소와 증가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을 제외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비율이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부세 감액규모와 인센티브 차액을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7

년에는 2013년(85.5억원) 대비 158% 증가한 220.57억원으로 나타났다. 즉 감액재원을 활용함에 있

어서 우수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하는 보상재원인 인센티브보다 감액조치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교부하는 보전재원 규모의 증가가 뚜렷하다. 

넷째, 집단 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에 대한 차이에 대한 결과를 보면, 광역

자치단체는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에 있어서 평균값의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초자치단체는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여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따라 재정건전성(지방세징수율, 예산대비채무비율), 재정효율성(정책사업비중, 예산대비인

건비비율)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방세징수율과 예산대비채

무비율의 경우, 인센티브를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액조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지방

세징수율은 높고, 예산대비채무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사업비중과 예산대비인건비비

율의 경우, 감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이거나 감액의 규모가 인센티브보다 큰 지방자치단체가 정

책사업비중이 높고, 예산대비인건비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부세 감액조치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

라고 볼 수 있지만, 감액규모와 건수의 증가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활용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또한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조치에 의한 집단 간 재정건전성

과 재정효율성에 대한 차이검정 결과, 기초자치단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조치에 

의한 격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부세 감액조치를 받은 지방

자치단체가 지방세 징수율은 낮게 나타나고, 예산대비채무비율에서는 높게 나타난 부분은 교부세 

감액 제도의 활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교부세 감액제도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사용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수단이다. 중앙의 재정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재정관계를 고려한다면, 교부세 감액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부와 지

방자치단체는 적절한 관리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의 균형 있는 제도의 강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교

부세 감액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이미 2015년 말 교부세 감액대상의 범위확대 및 제도 강

화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사용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를 유인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교부세 사용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지만, 동시에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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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운영을 통하여 재정운영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제고하

기 위하여 교부세 감액제도와 그 활용 수단을 조화롭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를 사용하는 주체로서, 교부세의 활용에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교부세 감액제도 강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형평성을 고려하여 교부하는 재정관리수단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 및 일반재

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재원이다. 교부세 

감액의 결정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더 악화된 재정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교부세 감액제도 강화에 따른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일부 지방

자치단체가 교부세 감액제도의 강화 조치에 대응하여 ‘교부세 감액 제로’ 또는 교부세 감액을 줄

이기 위한 대응 TF팀 구성 등 다양한 형태로의 교부세 감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인 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21)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하여 적극

적으로 대응하고, 교부세 활용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감액결

정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줄었으나 그 규모와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을 고

려하여, 해당 지출행위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전 검토 및 추가적인 제도장치 마련 등을 통

해 교부세 활용에 오류를 줄이고, 집행과정의 지속적 관리에 의한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감액재원을 인센티브로 활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

고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혁신, 지방공기업 혁신, 지방재정운영 등에 있어서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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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and Influence of the Local Share Tax Reduction and 
Incentives: Focusing on the Comparison among Local Governments and 

the Analysis of Difference*

Joo, Ki-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local share tax reduction and the 

incentives,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 for the fiscal soundness and financial efficiency of the 

local governments affected by the local share tax reduction and the incentiv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a positive aspect that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to be enforced with the local share tax reduction decreased, but their responses 

were not sufficient to complement it. In addition, the size of the finance for preservation 

continuously increased because the amount of the local share tax reduction was larger than the 

incentives although the amount of incentives granted to outstanding local governments increased.

Second,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iscal soundness and 

financial efficiency among the municipalities classified by the reduction of the local share tax 

and the incentive. Specifically, compared to the incentives, the local share tax reduction may 

cause concern to aggravate the fiscal soundness while it can be effective in terms of the financial 

efficiency.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the incentive system as well as 

strengthen the local share tax reduction system in order to ensure the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should effort to actively minimize the local 

share tax reduction through effective approaches such as the organization of the research team 

or task force team for the local tax reduc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share tax 

utilization system.

Key Words: local share tax reduction system, incentive, financial soundness, financial efficiency, 

fiscal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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